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오후2시~5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제9회 정책심포지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제123차 노동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실
 

한국 노동시장 어디로 가는가?
-성장체제 전환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 │ │ 우원식의원실





제9회 정책심포지엄

한국 노동시장 어디로 가는가?
-성장체제 전환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사 회: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사말: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제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방향”

2.  전병유(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의 전환”

▶토론

1. 박수근(한양대 법학과 교수)

2. 임상훈(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3.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4.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이상호(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오후2시~5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제9회 정책심포지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제123차 노동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실 





발 제 1.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 방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7

발 제 2.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의 전환
              전병유(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31

토론문. 박수근(한양대 법학과 교수) ......................................................................75

토론문. 임상훈(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81

토론문.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87

토론문.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91

토론문. 이상호(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97

 
 
 
 

제9회 정책심포지엄

“한국 노동시장 어디로 가는가?”
-성장체제 전환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  목         차  ■





KCGG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제8회 정책심포지엄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방향

김  유  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9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노동시장 진단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고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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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고용보호지수(2013)    

1. 고용 불안정  

정규직(상용직) 해고제한 : 한국 22위 (개별해고 12위, 집단해고 30위) 
Cf. 독일 하르츠 개혁 ?  정규직 보호수준 1위 

2) 근속년수 : 한국은 초단기 근속의 나라 

근속 1년 미만 
한국 31.9% 

  OECD 18.1% 
독일 13.8% 

근속 10년 이상 
한국 20.1% 
OECD 33.2% 
독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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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천명) 비율(%) 

피보험
자 

이직 
(상실자) 

비자발적 이직 
이직 

(상실)률 
비자발
적이직 

기간 
만료 소계 

경영 
사정 

정년 
퇴직 

기간 
만료 

전체 11,571  5,616  2,216  1,122  31  979  48.5  39.5  17.4  

남 6,972  3,040  1,107  589  23  461  43.6  36.4  15.2  

여 4,600  2,576  1,109  533  8  518  56.0  43.0  20.1  

20대이하 2,195  1,627  428  202  0  209  74.1  26.3  12.8  

30대 3,468  1,427  515  322  0  178  41.1  36.1  12.5  

40대 3,073  1,159  484  284  0  183  37.7  41.7  15.8  

50대 2,009  867  445  220  19  188  43.1  51.4  21.7  

60대이상 826  536  344  95  12  220  64.9  64.1  41.1  

5인 미만 1,779  1,038  423  325  1  86  58.3  40.8  8.3  

5-9인 1,169  660  266  186  1  72  56.5  40.3  10.9  

10-29인 1,931  1,065  430  230  3  184  55.1  40.4  17.3  

30-99인 1,899  981  371  165  6  188  51.7  37.8  19.1  

100-299인 1,563  728  282  90  8  173  46.6  38.7  23.8  

300인 이상 3,231 1,144 444 125 13 276 35.4 38.8 24.1 

자료: 노동부·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13년. 
주:1) 이직률 = 이직자(고용보험상실자) ÷ 피보험자 × 100,  2) 비자발적이직자비율 = 비자발적이직자 ÷ 이직자 × 100 

3) 한 해 이직자가 562만명(48.5%) 

6 

4) 비정규직 남용 

 노동사회 839만명(44.6%)  
 정부      601만명(32.0%)  

 임시직 일용직에서 차이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제외 

 통계청  33만명(14.3%)   
 노동부 180만명(39.5%)  

 직접고용 90만명(19.4%)  
 간접고용 92만명(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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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5년 8월 18.2%  → 08년 3월 14.3%  → 15년 8월 14.8% 

 09년 8월 17.1%는 희망근로 때문. 

 기간제 14~15% 고착  

 기간제 보호법 효과 제한적 (3.9%p 감소)  

4-1) 직접고용 비정규직 

8 

 02년 8월 5.9% (81만명) → 15년 8월 11.6% (224만명) 

 상용직 23만명(10.2%), 임시직 142만명(63.4%), 일용직 59만명(26.4%) 

 시간당임금 : 2001년 6,497원(정규직의 79.8%) → 2015년 8,423원(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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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접고용 비정규직 – 파견(용역), 사내하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  

 파견근로  21만 명(1.1%), 용역근로 66만 명(3.4%) ⇒ 파견용역 87만 명(4.5%) 

 사내하청은 설문 문항이 없어 파악 안 됨(→ 정규직으로 분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92만명(4.9%) 

 재벌 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많이 사용 

1)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2.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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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연도 
경제 
성장률 

(실질GDP)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
률+물가
상승률 

실질임금(천원, 2010=100) 실질임금 인상률(%) 

노동부  
상용직 임금총액 

한국은행 
피용자 

노동부  
상용직 임금총액 

한국은행 
피용자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당보수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당보수 

2011 3.7 4.0  7.7 3,054 2,903 2,622 -4.4  -4.7  -0.2  

2012 2.3 2.2  4.5 3,154 2,990 2,649 3.3  3.0  1.0  

2013 2.9 1.3  4.2 3,228 3,064 2,673 2.4  2.5  0.9  

2014 3.3 1.3  4.6 3,279 3,098 2,702 1.6  1.1  1.1  

2000 
~2014 

4.4  2.9  7.2  2,941  2,806  2,543  2.6  2.5  1.4  

김대중 5.3  3.5  8.8  2,323  2,309  2,244  3.5  4.9  1.4  

노무현 4.5  2.9  7.4  2,927  2,801  2,549  3.5  3.8  2.2  

이명박 3.2  3.3  6.5  3,121  2,970  2,627  0.4  0.1  0.0  

박근혜 3.1  1.3  4.4  3,253  3,081  2,688  2.0  1.8  1.0  

(2000~1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4.4%, 실질임금인상률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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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 1996년 2014년 증감폭 

피용자보수(한국은행) 62.4% 62.6% 0.2%p 

피용자보수*취업자/노동자(OECD)  98.5% 85.5% -13.0%p 

피용자보수+가계영업잉여 83.7% 74.0% -9.7%p 

2)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3)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  
미국(5.1배),이스
라엘(4.9),터키
(4.8),한국(4.7배) 
---OECD(3.5배) 
---스웨덴(2.3배) 

저임금계층  
미국(25.0%),한국
(24.7%) ---    
OECD(17.1%) --- 
벨기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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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과 임금격차  

  
월임금총액(만원)  

임금격차1(%) 임금격차2(%) 

300인 이상 
정규직=100 

각 규모별 
정규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208  120  138  51.1  29.4  100.0  57.4  

5-9인  242  139  184  59.4  34.0  100.0  57.2  

10-29인  273  154  221  66.9  37.9  100.0  56.6  

30-99인  296  179  258  72.6  44.0  100.0  60.5  

100-299인  304  193  279  74.5  47.4  100.0  63.6  

300인 이상  408  206  379  100.0  50.6  100.0  50.6  

전규모  299  147  231  73.4  36.1  100.0  4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5년3월) 

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중첩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과 국민연금 가입률  

  
  

최저임금미달자비율(%) 국민연금가입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6.1  36.1  29.7  87.0  13.5  29.0  

5-9인 1.7  27.0  16.0  95.9  27.4  57.3  

10-29인 1.8  20.9  10.2  96.1  39.3  71.1  

30-99인 1.6  15.1  6.0  97.2  53.0  82.8  

100-299인 1.2  12.2  3.7  98.1  63.5  90.4  

300인 이상 0.4  12.7  2.1  99.3  65.3  94.4  

전규모 1.7  25.6  12.4  96.6  32.4  6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5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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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234조원 증가, 실물투자액은 감소 

 2009~2013년 4년 동안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234조원 ↑, 실물투자
액 20조원 ↓ 

 (함의1)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
게 거둬들인 초과이윤이 몇몇 재벌
에게 집중 (빨대) 

 (함의2) 다수 국민이 소비여력을 상
실하고 안팎의 경제환경이 불확실
한 상태에서 재벌 기업들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 하고 있음. 

 (함의3) 법률로 강제하거나 돈벌이
가 되지 않는 한 재벌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것임. 

정규직 과보호?  
 No. 재벌 과보호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 실증분석 결과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교섭 집중도(centralization) 높고 조정도(coordination) 높을수록,  
 임금불평등 낮음.  

1) 노조 조직률 / 협약적용률 10% 대 3. 노사관계 파편화/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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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감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성향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
수/파업발생건수; 공격성) 
급증   
 

 2010년 20, 2011년 15배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들이 

“파업유도→직장폐쇄→용
역폭력→제2노조 결성→기
존노조 무력화” 순으로 노
조 파괴하던 시기 
 

 노사간 힘 관계가 사용자 
우위로 쏠리고, 집단적 노
사관계가 노사갈등 해소라
는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부
당해고 구제신청 급증 
 

2) 파업 감소, 사용자 공격성/부당해고 급증  

가. 일자리 정책 

다. 노동인권 보호: 법대로, ‘법과 원칙’ – 불법파견, 장시간노동, 최저임금위반 

라. 소득주도 성장전략: 노조 교섭력 회복, 재벌개혁, 세제개혁, 금융규제  

II. 노동시장 개혁방향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연금∙실업급여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초기업 교섭  

단협효력확장 

최고임금제 or 

고소득 세율인상  

나. 임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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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노동시간 단축 : 주 52시간 상한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대기업 청년고용 의무제 실시  

고용의 양 확대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 10대 재벌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기간제∙파견법 개악 저지 

고용의 질  

•고령자 노령연금 확대 

•실업급여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직자 생계유지 

가. 일자리 정책 

1. OECD 수준으로 실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

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실제 정부 정책)  

 법정근로시간 한도 주52시간을 주60시간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신설) 
 통상임금 범위 축소(고정상여금에 재직자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개선방향)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정책수단) 수립.  
 주5일제 전면 실시(2014년 66%),  고령자 주4일제 도입 검토.  
 휴일휴가 확대, 연속휴게근로시간제 도입  
 초과근로시간 한도 주12시간 → 주8시간(유럽연합 지침)  
 근로시간 특례업종/적용제외 축소, 1주 근로시간 60시간 초과금지  
 교대제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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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전체 

(천명) 

초과근로자 초과근로

시간합계 

(천시간) 

고용창출가능인원(천명) 

수 

(천명) 

비율 

(%) 

60시간 

근무 

52시간 

근무 

48시간 

근무 

30시간 

근무 

주52시간 

상한제 

전체 18,742  3,567  19.0  32,472  624  677  1,082  

5인미만,특례·제

외산업 제외 
11,430  2,090  18.3  17,378  334  362  579  

주60시간 

상한제 

전체 18,742  1,202  6.4  11,053  184  213  230  368  

5인미만,특례·제

외산업 제외 
11,430  623  5.5  5,247  87  101  109  175  

주48시간 

상한제 

전체 18,742  5,184  27.7  50,467  1,051  1,682  

5인미만,특례·제

외산업 제외 
11,430  3,119  27.3  28,119  586  9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원자료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4년)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민간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유도 

 
 (실제 정부 정책)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은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한정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및 뿌리산업의 파견근로 전면 허용 추진 
 
 (개선방향)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용역)도 상시∙지속적 업무면 정규직 전환   
 예) 서울, 인천, 광주시   

 민간부문 재벌기업도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전환  
 예)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37.7%) 중 사내하청 40만 명(30.7%)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 

2.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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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개)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노동자 정규직 
비 

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삼성 40  396  255  141  17  124  35.6  4.4  31.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65  35.5  6.6  28.8  

SK 30  96  69  27  4  23  28.0  4.4  23.6  

LG 28  160  135  25  5  21  15.7  2.8  12.9  

롯데 25  121  64  58  26  32  47.5  21.2  26.3  

포스코 15  64  32  32  4  28  50.2  6.2  44.0  

GS 17  46  20  26  9  17  56.1  19.8  36.3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71  66.7  2.8  63.9  

한진 11  45  28  17  3  14  38.6  7.0  31.6  

한화 14  36  26  10  4  6  27.6  11.8  15.8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400  37.7  7.0  30.7  

11-20대 재벌 94  387  202  186  46  140  47.9  11.9  36.1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918  39.5  19.5  20.0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5.3)에서 계산, 김유선·윤자호(2015)에서 재인용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9988?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어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30만명(전체 노동자의 12.2%, 2015년 3월) : 사업체 규모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738만명(43.3%, 2014년)   

= 정부 222만명(13.0%) + 민간 대기업 516만 명(30.3%): 기업체 규모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459만 명(2015년 3월)  

 
 사업체와 기업체  

 예)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은행 지점, 공립학교 교사  
 

 (함의)  
 통계적 착시 현상  
 정부와 대기업이 738만명(43.3%)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와 대기업

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 

[보론1] 9988?  



- 22 -

[보론2] 고용률 70% ? 

 남성 고용률은 높고, 여성 고
용률은 낮음.  

 청년 고용률은 낮고, 고령자 
고용률은 높음.  

☞ 은퇴 후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 고용률과 빈곤
율 모두 높음.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같고 
 OECD 여성보다 중졸 이하는 

12.1%p 높고, 고졸은 8.4%p, 
대졸이상은 17.4%p 낮음.  

☞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
가 저임금 비정규직 → 고학력 여
성 취업 포기 
※ 청년과 고학력 여성 고용률 높
이려면 고용의 질 개선해야 

3.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연금 확대 

 (정부∙새누리당 개정안)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 90~240일 → 120~270일 
 기여요건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 80% 
 90일 이상 미취업자, 5년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훈련지시 거부시 30% 감

액,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개선방향) 

 
 지급기간 : 90~240일 → 180~360일 
 기여요건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자발적 이직자가 성실하게 취업노력을 기울였음에도 3개월 이상 취업하

지 못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지급  
 (고령자) 연금 확대 :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률/빈곤율 모두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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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임금제 도입/ 소득세율인상 

•  최저임금 인상/사각지대 일소 

• 성장에 걸 맞는 임금인상 
• 초 기업 교섭 확대  
• 단체협약 효력확장 

나. 임금정책 

4.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일소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목표 : 평균임금의 50% (단계적 현실화) ≒ 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α(소득분배 개선치) 
 
(엄정한 법 집행 통한 탈법적 사각지대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 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 노동자 → 사용자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가사사용인, 수습사용 중인 자 100% 적용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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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임금제 도입 /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2014년 10대 재벌 상장사 78곳 최고경영자 보수 평균  23.5억원(13~37억원) 
 일반 직원 평균 보수 6700만원의 35배, 최저임금 1300만원의 180배 

 
 경영실패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CEO도 막대한 보수 

 KT 황창규 회장 : 1조1,418억원 적자, 8,300명 명예퇴직, 연봉 5.1억원 
 현대중공업  이재성 전회장:  1조7,546억원 적자, 1500명 명예퇴직, 퇴직금 

24억원 포함  37억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2,054억원 적자, 연봉 14.7억원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중소자영업자 몰

락, 법인세 감면 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보수’ 명목으로 가
져감.  
 적절한 규제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능. 

 
 (대안)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최고임금제 실시 

 대상자 : 전체 근로소득자 
 제한대상 보수 : 일체의 금전 
 보수제한 기준 : 법정 최저임금의 (    )배 * 10배면 1억5천만원 
 집행방안 : 초과 분을 세율 50~100%의 부가세로 징수 

6. 초기업 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조 조직률 ↑ 
 단결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But 지난 50여년 동안 조직률이 20%를 넘어선 적이 한번도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진 못 해도 단체협약은 적용 받을 수 있어야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 

 (현행) 노동조합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
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노사 쌍방이 초기업 수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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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3] 임금체계 개편 

 H사 생산직의 근속년수별 임금곡선 : 연공성 강하지 않다.(근속 35년 1.6배) 
 문제는 초과근로수당과 성과상여금이 절반을 차지하는 임금구성의 왜곡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발
견되지 않음.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임금체계를 도입하는데 주력해야. 

다. 노동인권 보호 : 3대 불법 일소 

최저임금 위반  

주52시간 초과 

불법파견 



- 27 -

III. 정부∙재계의 노동개혁?  

1-1.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불가 
 
 박근혜 정부의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공약과 배치됨. 2년을 

넘어 4년, 8년씩 계속 필요한 일자리라면 그거야말로 상시∙지속적 일자리.  
 2009년 정부가 ‘백만 고용대란설’을 퍼뜨리며 추진하다 실패한 안을 재탕한 것.  
 이직수당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8년 동안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률은 지금보다 낮아짐. 
 

1-2.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및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및 뿌리산업 파견근로 전면허용 : 불가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공약과 배치됨. 고령자거나 고소득 전
문관리직이면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관리직 504만명(중복 제외, 26.8%)을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 → 파견근로의 전면 허용 수순.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도 파견 허용(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려 있는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일치. 

1.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2.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마련 : 불가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①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예외),  
②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야 하며, 
③ 그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
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실적부진,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의 취지. 법원도 마찬가지 입장 견지.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
램’, ‘실적부진자 퇴출프로그램’ 등을 악용한 사직 종용을 행정적으로 양성화 하
겠다는 것으로, 해고가 대폭 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무력화될 것으로 보임.  

 현실적으로 실적 등에 의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업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은 평가지표가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임.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의 해고제한 조항의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  

2. 손쉬운 해고 



- 28 -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마련 : 불가 
 
 행정지침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정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려는 것.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임. 우리의 경우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공동의 법규범 제정권자로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변경된 취업
규칙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지키
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려는 것. 

 일반 민사계약에서도 어느 당사자가 그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하
물며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노동조
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심지어 불이익 변경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
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갖기 어려움.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참고]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
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 주52시간 상한제 → 주60시간 상한제 : 불가 
 
 탈법적으로 주52시간 초과 노동이 관행화된 일부 기업 때문에 기존의 노동시간 

법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1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 한도를 신설할 것

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처벌 면제 조항을 도입하는 게 타당. 
 

2-2. 기타 도입이 필요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주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금지 
 연속휴게근로시간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조항 적용  

4. 연장근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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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금피크제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에 근거
한 일종의  짝퉁 연령별 최고임금제.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보다 소득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 
 예)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연봉 제한법’ .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청년 연봉(3천만원)을 고령자 연봉에서 만들어내라  
 고액 연봉자 고통분담 없고, 노동시간 단축 없고, 정년 60세 초과도 금지.  

 예) 공공기관 임원과 감사 560명, 평균연봉 1억3,500만원. 
 임원감사 연봉∙성과급 반납, 고령자 주4일제, 정년 60~65세 조정. 

 
 [참고] 주요 국가 정년제도  

 미국: 1967년 65세 미만, 1987년 70세 미만 강제퇴직 금지. 현재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강제퇴직 금지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 65세, 67~70세로 상향조정 검토 중  
 싱가포르 : 1999년부터 정년을 62세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비용부담 경

감을 위해 60세 이후 고용연장은 10%까지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62세 이하 근로자는 연령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지만, 임금삭감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해고 가능. 

5.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이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했음을 의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   
 민간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임.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 뽑아놓고 임금피크
제 지원금을 받는 사중손실 문제만 발생할 것임.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이 일부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목표를 
100% 달성해도 연간 4,000명.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각 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부터 
지키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청년인턴도 일종의 고용할당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하지 않고, 

임시적 비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수습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청년인턴제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보론4]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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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전경련,  
‘2014 규제개혁 종합건
의’ 대통령 직속 규제개
혁위원회에 접수.  
 

 11월 전경련 등 8개 경
영자단체, ‘규제기요틴과 
제’로 정부에 153건 제출.  
 

 12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기요틴 민
관합동 회의’ 개최.  
 

 153건 중 수용 114건, 수
용 곤란 16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
화 등은 ‘추가논의 필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노사
정위원회 통해 추진키로 
결정. (미디어오늘 보도) 



KCGG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제8회 정책심포지엄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의 전환

                                        전  병  유│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  준  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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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의 전환 
 
 

2015. 12. 08 
 
 

정준호(강원대), 전병유(핚신대) 

• 핚국경제의 이중화 
 

 -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체제: 지속 가능핚가? 
 - 수출주도성장체제의  토대로서 조립형 산업화  
 - 소득주도 성장체제: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핚계 
 - 금융과 자산의 문제  

 
• 기존 논의 검토  

 
• 정책 아이디어  

 
  - 혁싞정챀: 공유자산의 홗용  
  - 자산정챀: 발젂주의의 공적 성격 강화 
                        (공유자산의 홗용 젂략) 
  - 소득정챀: 핚국형 연대임금정챀 

핚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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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화: Class Divide and Beyond 
 

- 이중화의 다양성(시갂과 공갂) 
- 귺대화 과정에서의 이중화  
- LMEs와 CMEs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중화 

 
• 변화의 정치를 포괄하는 과정으로서의 이중화 

 
  - 양극화, 불평등과는 달리, 변화의 정치와 정챀적 개입의 맥락에서 이해       
     (Emmenegger et. al., 2012) 

 
• 핚국 경제에서의 ‘이중화의 시대’ 

 
   - 이중화의 새로운 형태의 창출, 확장, 심화 

왜 이중화(Dualization)읶가?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onditions 
• Japan: Sourcing from parts and components  
• China: Market  
• USA: Globalization (Americanization) and Post-Cold War   

조립형 생산체제에 기초핚 수출주도성장체제 개요 

• Growing Inequalities and Dualization 
• Macroeconomic Imbalances 
• Uncertainties from external shocks  

Export 
 

• China Effect 
• Global Economic Boom 
• Global Value Chains   

Assembly Strategy 
 

• Excessive automation and 
Modularization 

• Outsourcing 
• Exclusive labor deskilling 

Liberalization of Financial and 
Asset Markets 

 

• Financial liberalization   
• Consumer finance 
• Low interests and Housing market 

boom   

Ad-hoc Government Policy for 
Pro-Growth 

 

• Macro Policy (ex: exchange rate ) 
• Industrial Policy (ex: business friendly) 
• Competition Policy (ex: pro-big firms) 

Export-led 
Growth 
Regime 

(Assembl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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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임금귺로자가구 

도시 2읶 이상 가구 

[그림 1] 가구소득 지니계수 추이 (도시가구)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 
  - 80년대 중후반부터-90년대 중반까지 감소  
  - 읷종의 Great-U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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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대빈곢율 추이 
           (상대빈곢=중위소득 50% 이하) 

[그림 3]  상위 10% 소득 점유율 

 자료: 홍민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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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그림 4] 임금불평등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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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의 시대(Age of Dualization) 

Emmenegger et. al.(2012), Age of Dualization. 

ㅇ 이중화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정’ 
    - 비정규직과 실직 위험의 정도     
 
ㅇ 이중화는 탈산업화 선짂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향 
 
   - 기술변화: 기계에 의핚 숙렦의 대체   
   - 모듈화와 아웃소싱, 세계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ㅇ 구조적 변화가 실제 사회적 격차로  
    드러나는지는 정치와 제도의 문제  
    - 제도적 이원화  
 
ㅇ 이중화가 불평등, 양극화와 다른 것은  
    ‘정치’의 ‘과정’이 개입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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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문제’ 

[그림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갂 노동생산성  
             격차의 국제비교(대기업=100%) 

<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읶당 부가가치 증가율(제조업) 

 
 대중소기업갂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의 R&D 

투자보다는 대기업의 단가젂략-고용감축 젂
략에 기읶  
 

 중소기업들의 노동집약화와 과다창업은 대기
업의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젂략과 아웃소
싱에 기읶(김주훈, 2013).  

자료: 김주훈(2013), 제업부문 중소기업의 읷자리 창출 제고
와 기업 갂 분업관계의 개선, KD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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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총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국제 비교(%) 

 
 대기업 중심의 조립형생산체제 에 기반하는 수출주도성장체제  
 
     → 수출의 낮은 부가가치율  
     → 국내에 기반을 가지는 중소업체들의 취약성  

 규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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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규모별 저임금귺로자의 비중과 상대 임금 
           (300읶 이상 사업체 임금=100, 2014년) 

 핚국에서, 규모 변수는 노동시장 격차의 가장 중요핚 변수  

규모의 문제 → 규모 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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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문제 → 비정규직화   

   

<표 2>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의 규모별 귺로자 수  

종사자규모 
임금근로 

일자리(기업체) 

사업체규모별 

근로자수(경활) 

2013년(구성비) 16,496  (100.0) 18,195 (100.0) 

1~4인 1,482  (9.0) 3,487  (19.2) 

5~9인 1,382  (8.4) 3,186  (17.5) 

10~99인 4,519  (27.6) 7,610  (41.8) 

100~299인 1,919  (11.6) 1,754  (9.6) 

300인 이상 7,194  (43.6) 2,159  (11.9) 

 

 사업체와 기업체  
 

  - 통계청의 행정통계 조사읶 임금귺로읷자리 통계에 따르면,  
  - 300읶 이상의 대기업체 소속 귺로자 비중이 43.6%로, 경홗조사에 비해 크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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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는 영세사업체의 문제읶가? 

 경제홗동읶구조사에 따른 300읶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비율 14.3%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은 소속 외 귺로까지 포함하면 38.3%에 달함  
    # 고용형태공시제: 300읶 이상 고용 사업주(‘기업’)는 고용형태 공시   

구 분 
전체 근로자 

(①+②) 

직접 고용 근로자① 
소속 외 
근로자② 소 계 기간 없음 기간제 기타 

2014 

근로자 수 4,364 
3,486 
(100) 

2,738 
(78.5) 

675 
(19.4) 

73 
(2.1) 

878 

구성비  100.0 79.9 62.7 15.5 1.7 20.1 

2015 

근로자 수 4,593 
3,676 
(100) 

2,834 
(77.1) 

842 
(22.9) 

878 

구성비  100.0 80.0 61.7 18.3 20.0 

 <표 3 > 기갂제 귺로자의 정규직 젂홖 비율(1년, 3년, 10년, 젂체) 

• 거시경제적 불균형  
  - 수출과 내수 갂 불균형의 심화 
  - 생산과 소득의 괴리 
  - 노동분배율의 하락과 임금 없는 성장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괴리 
  - 소득과 자산의 악숚홖(자산효과의 불앆젂성) 

 
 

• 조건과 홖경  
  -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 
  -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 GVC 젂략 → 핚계수익체감 단계 짂입  
  - 경제위기 이후 개별국가들의 대내산업지원 강화 추세    
 
→  내수-소득 주도 성장체제로의 젂홖,  
     적어도 수출과 내수의 균형에 대핚 필요성 증가  

2차 수출주도 성장 체제의 거시적 순환: 가능성과 핚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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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 비중 
 

무역의존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제2차 수출주도성장체제  

[그림 8] 제조업 비중(부가가치와 고용)과 무역의존도 추이 

핚국의  성장체제 

[그림 9]   GDP와 NNI, 1970=1 

국민총생산(GDP)와 국민순소득(NNI)의 괴리  
     - 감가상각 증가와 교역조건 하락에 기읶  

거시경제 불균형: 생산 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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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노동분배율 추이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분배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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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share(1)=피용자보수/국민소득 
labour share(2)=피용자보수/(국민소득-자영자 영업잉여) 

거시경제 불균형: 노동 대 자본 

‘임금없는 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심화  

거시경제 불균형: 노동 대 자본 

Source: Dabla-Norris et al.(2015: 14).  

[그림 11]   생산성과 임금 추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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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민소득에서 가계와 기업의 점유율 

거시경제 불균형 :  가계  vs 기업  

[그림 13] 부문별 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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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업 부문 저축률의 국제 비교 

거시경제 불균형 :  가계  vs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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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성장체제의 토대로서 조립형 산업화  

 
• 조립형 생산체제의 첨단화  
 
• 극단적읶 자동화와 탈숙렦-탈노동 (비정규직화) 

 
• 모듈화와 외주하청 (‘규모의 문제’) 

 
→  산업연관 효과 약화와 대중소기업갂 격차 
     고용 없는 성장과 숙렦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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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총 수출 대비 국내부가가치 비율(%) 

 
  - 고위 부품소재의 수입과 완재품의 수출 구조 지속 
 
     → 생산의 우회도, 수출 내에서의 국내부가가치 비율 하락  
     → 내수형 중소기업의 취약성 증가 

조립형 생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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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부품·소재의 대읷본·독읷·미국과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불)> 

기술과 숙렦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 

규모의 경제 추구 

기업 내 공정기술 확보 

수평적 차원의 혁싞 취약 

중공방짂형 숙렦 

비용젃감: 약핚 경쟁 

산업연관 취약 

부품소재산업 취약 

약핚 중소기업 

중갂숙렦 협소 

경제의 양극화, 비혁싞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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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 중국, 미국 수출과 수입 추이 

지경학적 조건=동아시아분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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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총수요에서 자본 비중 1% 증가의 효과  

포스트 케읶지언 이론의 맥락에서 핚국의 성장체제는 임금주도성장체제.  

소득주도 성장체제: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핚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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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 : effects of time lagged variables 

노동분배율 1%  증가  →  최종수요 1.24% 증가(Hong, 2014) 

<표 4> 노동분배율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Growth Regime in the Post-Keynesian context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의 핚국경제  
 
 
   

   - 불평등                                    →   ↓   
 
   - 노동분배율                              →   ↑ 
 
   - 임금상승률 Wage Growth Rate     →   ↑ 
  
   - 소비의 성장에 대핚 기여도           →   ↑ 
  
   - 무역의존도                               →   ↓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의 내수주도성장체제는 왜 지속가능하지 못했는가? 

[그림 19]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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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시스템  
       조립형 생산체제의 핚계  →  낮은 사회적 분업과 취약핚 중소기업  

 
  -  지경학적 조건s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분업 구조  

      →대기업의 젂략은 대내적 조정보다는 글로벌화 젂략을 찿택 
 

  -  취약핚 사회적 조정  
      성공적읶 ‘임금-생산성’의 선숚홖 구조 구축에서의 실패 
 

 -  금융-자산에 대핚 통제력의 약화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 내수주도성장체제는 왜 지속가능하지 못했는
가? 

금융과 자산의 문제   ‘사유화된 케읶즈주의 (Crouch)  

 Debt-collateral spiral 
 

- 정부는 수요 관리를 통해 경제 부양 추구 
 

- 싞자유주의 정부 재정정챀 회피 (부자에게 세금 부과를 통핚 읷자리 창출과 공공
부찿 부담 요구핚다고 생각) 
 

- 싞자유주의 정부는 경제부양을 통핚 노동수요 창출 회피(이는 기업 이윤 감소와 
노동자 편익 증가 야기핚다고 생각) 
 

- 해결챀은 대규모(예: 기업과 PPI) 또는 소규모(모기지)로 민갂 부찿의 자금조달을 
통해 경제 부양, 따라서 금융정챀 선호  
 

- 민갂 부찿의 증가는 부찿-GDP 비율의 개선이라고 생각(부찿는 공공부찿띾 읶식) 
 

- 적젃핚 부찿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싞용이 앆젂하게 저당화되어야 함. 
 

- 담보의 가치는 부찿 증가에 따라 팽창  
 

- 담보가치 하락 시 정부가 대출자 구제 및 부찿의 국유화 
 

- 사유화된 케읶스주의는 사실상 정부 보증 싞용대출 :  
    지연된 공적 케읶스주의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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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논의  

 
• 소득주도성장정챀(홍장표, 2014, 2015) 

 
      → 기존 짂보개혁 짂영의 정챀의 총합  
      →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를 핵심 정챀으로 고려  
 
 
•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개선 젂략(이읷영, 2014, 2015) 
  
     → 부품소재 중소기업 네트워크 젂략  
 
 
• 핚국형시장경제체제 (이영훈, 2014)  

 
      → 중소기업의 귺대적 조직으로의 성장 가능성 부정 
      → 경쟁, 위계, 계약이라는 시장규범 강화 – 미국식 시장경제 
          

혁신정책 – 공유자산적 접귺  

 
- ‘규모의 문제’  해결을 위핚 공정거래 정챀 강화 

 
- 재벌 이외에 귺대적읶 경제단위  창출  
 
- ‘Industrial Commons’ (innovation cluster) 형성 

 
    중소기업에 대핚 금젂적 직접 지원보다는  
    중소기업갂 협력과 싞뢰를 높읷 수 있는 공유자산을 형성 
 
     * 공유자산 접귺: 조건부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  
     * 민주적 실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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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정책 – 발전주의의 공적 성격 강화  

 국가의 공적 홗용 젂략 
 
– 읷정 정도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핚 지렛대로 공유(국유)자산을 홗용 
  
– 기존의 세금, 부찿에 대핚 제3의 수단(James Meade) → 시장경제 홗동의 견제

와 균형, 그리고 지속적읶 현금흐름 창출 
 

– 각종 자산을 홗용하여 공적 특정 홗동의 기금 마렦이나 투자 재원으로 홗용 
 

– 연기금의 주주로서의 역핛을 강화 
 

–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하는 제도) 검토  
 

– 재산권 문제 : 잒여 통제권과 사용 통제권을 구분 
 

–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자산과 헌싞적읶 읶적 자산이 결합하여 개별 기업 
소유는 읶정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상호 편익을 공유하는 준공유재(semi-
commons) 창출 (예: 올레길; 정부가 가짂 특허나 기업 휴먼 특허 풀링화 등) 

 이중화(Dualization) 와 유연안전성(Flexicurity) 
 

 노동개혁의 기본 모델:  유연앆젂성( Flexicurity)  
 
  - 노동시장의 유연성( 규제완화)와  사회적 보호의 교홖  
  - 노동권과 사회권의 교홖  
 
  - 싞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    
    싞자유주의는 사회앆젂망을, 사회민주주의는 유연성을 수용 
 
 
 많은 경우, 유연앆젂성 개념에 기초핚 노동개혁도  
    노동의 이중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  

소득정책 – 핚국형 연대임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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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Dualization)에 대핚 대응 : 재벌개혁 vs 노동개혁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변화와  아웃소싱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경향’이  
    정치적 매개과정 없이 과도하고 왜곡된 형태로 짂행 

 
   - 기계(자동화)에 의핚 숙렦의 대체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짂행   
   - 모듈화와 아웃소싱도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불공정핚 형태로 짂행  
   - 기업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게 짂행  
    
   → 재벌개혁에 우선 숚위를 부여핛 수 있음 
 
 다만 재벌개혁(공정거래, 노동분배율 제고)으로 이중화의 모듞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렦에 기초핚 생산체제를 대체하는 대앆 생산체제 모색이 필요   

 
 
 
 
 
    
 - ‘숙렦’ + ‘고부가가치화’ 에 기초핚 대앆생산체제: 혁싞-공유 기반의 클러스터 정챀  
    
     

중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가치사슬 젂략의 수확체감, 2008년 이
후 각국 정부들의 국내 산업 지원 확대 경향 등으로 세계적 교역
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Hoekman, 2015) 
       → 대기업수출주도성장체제의 핚계 

이중화(Dualization)와 노동개혁 

 현 정부는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청년 읷자리 창출에서 찾고 있음  
 

   -  다만, 노동개혁의 핵심을 수량적 유연성(고용보호의 완화)에서 찾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정규직의 노동유연성(수량적 유연성)은  (읷부 노조 조직 부문을 제외하고는) 
이미 높은 수준이고,  
 

   - 기능적 유연성은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  
     조립형산업화, 자동화, 모듈화, 아웃소싱 → 숙렦 형성의 필요성이 매우 낮음  

 
   - 읷반해고 제도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이 이중구조를 완화핛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갂제 계약기갂 연장과 파견확대가 비정규직의 앆정성을 높읶다고 보기 어려움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핚계  
  
 이중화를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고민핚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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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Dualization)와 노동개혁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에 대해서 공정과 연대의 관점에서의 젂략 필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교홖은  
  선짂국에서와 같은 노동과 복지의 사회적 교홖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 주체들 갂의 사회적 교홖이 될 필요가 있음  
  
   - 정규직에 대핚 고용보호의 완화는 실업급여의 확대와 교홖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핚 고용보호 강화와 교환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 읷반해고 제도 도입과 취업규칙변경 조건 완화는  
    단숚히 노동시장에서의 불명료함을 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  
  
   => 이 조치가 초래핛 수 있는 이중화 심화의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와 교홖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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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과학연구회에서 펴낸 동향과전망 2015년 가을·겨울 호(통권 95호)에

“한국경제 성장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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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수출주도성장의 기간이 ‘1960-1980년대 중반’이라면 2차 수출주도성장기간은 ‘1990년대 중
반-2010년대 중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2차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2) IT 첨단제품을 생산한다는 삼성전자도 KAIST 경영학과 장세진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선발 기업
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장과 상품·제품들을 개량하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화를 무기로, 가격·물
량 경쟁을 능숙하게 해온 게 삼성전자”였으며, “삼성전자는 스스로 새로운 상품·제화 카테고리
를 만들었거나 새 시장을 개척한 적이 없으며”, “삼성전자의 전세계 연간 특허 랭킹이 3~4위쯤이
지만, 특허 상당수가 제품기술이 아닌 공정기술에 관련된 것”이다(조동진, 2014년 8월 5일자, 인터
넷 조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2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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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태형·김정훈(2014)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교역조건이 가격경쟁력 향상 등 한국경제에 상당히 우호
적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부근인 1996∼2000년의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실질총소득을 연평균 1.9%p 
감소시켰고, 그 이후에도 교역조건은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었으며 실질총소득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원화가치의 급락 이후 실질 수입가격의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총소득을 3.7%p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4) 교육비나 주거비 압박도 소비 억제의 한 요인이다. 임현준·박강우(2012)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육비 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축률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다. 1997년 이후 한
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증가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의 확대와 
교육 비용의 상승은 가계저축률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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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태정·이정익(2013)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국내 생산 및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과 수직적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
내 투자 및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김태정·이정익(2013)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고정투자는 경기변동 및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소비의 경우에도, 윤용준·이경태(2013)에 따르면, 대외 요인에 의한 불확실
성이 유동성과 비용 경로를 통해 소비를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
다. 

7) 가계부채의 증가는 중∙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위축을 초래하여 경기안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고소득층의 가계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동 계층의 소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주택소유가구의 경
우가 비소유가구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였으며 주택소유가구 중에도 저소득 고령층 가구의 평균소
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원섭·이원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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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8년과 2008년 사이 선진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3%정도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1%에 불과
하고 있다. Summers(2014)는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에 대해 Hansen(1939)이 1930년대 대공황의 맥락
에서 제기한 장기 저성장론(secular stagnation)을 꺼내들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의 부진이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 수요 부족, 즉 투자 감소와 과소 고용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관론은 과도한 부채수준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인구구조의 변동(저출
산·고령화)과 교육(숙련)수준의 저하 등이 이에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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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naran and Galanis(2012)의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는 자본분배율이 증가할 경우 

총수요가 줄어드는 임금주도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10) 한국은행의 김영태·박진호(2013)도 한국경제의 투자함수 추정을 통해, 가계소득이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소득보다 더 크고 유의성도 높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1) 칼도의 역설은 역사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와 제조업에서의 수출 비중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

난다는 현상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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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가의 작용을 통해 협력 행동을 강제하려 하기보다는 네트워크 관계의 구축을 통해 협력적 행동
을 유도해야 한다. 행동규칙을 국가라는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규칙
과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육성해야 한다(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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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충식·정일용(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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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는 3D 프린트(additive manuf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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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참고로 영국은 개발권의 국유화(개발부담금, 계획허가제도), 프랑스는 소유권에서 건축권의 일부를 
국유화한 법정상한밀도 초과부담금제, 개발권 분리가 힘들다고 판단한 일본은 용적률 이전제를 운
용하고 있다((김준우·이정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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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형성에 기여한 칼레비의 경우에도 소유권 분할론(소유권은 분
할가능한 권리들의 집합이다)에 기초한 사회개혁 프로그램과 사회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신정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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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ummers(2014)는 이미 FERIR이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인구감소
와 기술혁신은 새로운 고용을 채용하는 자본재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자
본재 가격의 하락으로 주어진 저축으로 더 많은 자본재를 살 수 있다. 셋째, 불평등이 소
비성향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높여 수요부족을 초래하고 이것이 공급부족을 초래한다.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급잠재력은 수요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정책의 경우 이자
율이 0에 가까워도 부채를 안고 있는 실업상태의 고령화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는 가계
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되고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경우 재정적자 자체가 하나의 우려
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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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G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제8회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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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토  론  문

                                            박수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전제

- 발제문1(한국노동시장 진단과 개혁방향)에서 노동시장의 진단(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
관계 파편화), 개혁방향(일자리 정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과 직접고용, 임금정
책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정부와 재계의 노동개혁의 문제점(계약기간의 연장 및 파견
근로의 확대, 저성과자와 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해 공감함. 

- 이러한 취지에서 발제문1의 내용을 노동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조금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
해 토론문의 요지를 작성함.  

2.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개혁

1) 현상

- 그동안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
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시정절차를 통해 보호받은 사건의 
수가 극히 적으며, 아직도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들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서
도 고용형태가 다른 등의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하청기
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위험․유해한 직종 또는 원청기업 근로자들이 기피하
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재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근로를 확대하게 되면 정규직
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사실상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법과 제도가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2) 근본적인 방안

-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인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노동력의 사용이익과 고용관계에서 책임이 분리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청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여도 동일한 가치노동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한 노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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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 대안

○ 정규직 고용에 우선권과 직접고용의 확대

- 기간제법 제5조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노력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효성이 없음.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무 또는 자격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 

-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 원청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직접고용 하도
록 하는 방안. 

○ 불법파견에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확대적용

-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
의 적용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 입장대립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원청기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해야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외견상 비정규직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집단적인 문제라는 성격도 있으므로 이들이 가
입한 노동조합에게도 시정을 위한 신청권을 인정해야 함.

○ 노동조합의 활동과 보호

- 파견근로자 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가입 내지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 원청기업
에 대해 단체교섭을 구할 수 있는지 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현행법에서는 명확하
지 않고 입장대립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법원에서 2014년 10월 
약 6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가 행한 불법파업도, 원청기업
에게 단체교섭의무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그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불법파업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 

 
3. 해고제도의 구조개선과 해고 사유의 구체화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되는 저성과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전보, 해고를 둘러싼 노동분
쟁이 많지 않은 이유는 기업들이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에 의해 근로자의 퇴출을 사실상 
유도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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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또는 성과에서 수년간 낮은 평가를 얻은 근로자를 정년까지 고용하
기도 어렵겠지만, 정상적인 사업체라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년을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임.

- 일부 공기업에서 저성과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사평가에 기초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잘못 운영한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 문제인데, 이런 경우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함. 

- 저성과자는 해고될 수 있다고 해고사유를 구체화하는 법 또는 지침(가이드 라인)은 실효성
이 없고,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4. 현행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한계와 보완

1) 가치와 한계
 
-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제도는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 독일의 근로자대표(Betriebsrat) 또는 노동법원과 같은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임.

-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에서 근로
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필요성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예상됨.

- 또한, 특정 기업에서 업황 내지 경영여건의 악화로 발생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임금수준 등을 낮추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근로자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제도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거나 노사 갈등을 해결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예, 2000년경 D자동차, 2010경 H중공업 또는 SS자동차 등).

2) 개선방안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까지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권한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어 타당성이 의문임.  

-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 또는 긴박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임금 
등 의 인하, 복무규율의 강화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를 제대
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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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상훈(핚양대학교 경영대학) 

- 두 발제문의 공통점은 사회 분배 정의 없는  핚국 경제의 성장이나 노동시장의 개혁
이 어불성설이라는 짂단임.    

- 첫 번째 발제문이 주장하는 핚국경제의 성장체제 젂환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논쟁을 
거쳐야 핛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장래 
비젂을 제시핚 데 대해 격려와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  

- 두 번째 발제문의 간명핚 통계 분석과 통찰력 있는 해석과 정책 제언은 향후 노동시
장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고되어야 핛 것임.   

- 본 토론문은 두 발제문이 주목하고 있는 ‘핚국 경제 이중화＇와 ‘노동시장 이분화/  

   양극화＇의 문제를 노사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핛 지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함.  

조직화와 조정  

1. 대기업-중소기업 조직화 차이 

2. 수출 기업-내수 기업 조직화 차이 

3. 정규직-비정규직 조직화 차이 

4. 비정규직 내 조직화 차이 

 

=> 노사간 교섭력의 차이, 사회적 불
평등 초래 

 

1. 대기업-중소기업 이해 조정 미흡 

2. 수출 기업- 내수 기업 이해 조정 미흡 

3. 정규직 – 비정규직 이해 조정 미흡 

4. 비정규직 내 조정 미흡  

 노동 내부 불평등 악화 

 

조직화 문제와 결과 조정의 문제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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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경제 이중화  

기업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 

많은  
노동자  
 
 
 
 
적은  
노동자 

많은  
기업  
 
 
 
 
적은  
기업 

  낮은 기업 조건(생산성/이윤)                                   높은 기업 조건                                            

기업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 

중소기업/내수형 대기업/수출주도 

  낮은 기업 조건(생산성/이윤)                                   높은 기업 조건                                            

정부와 젂경렦 
이해 대변 

조정과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 

  낮은 노동조건(임금/고용안정성)                                   높은 노동조건                                            

많은  
노동자  
 
 
 
 
적은  
노동자 

많은  
노동자  
 
 
 
 
적은  
노동자 

  낮은 노동조건(임금/고용안정성)                                   높은 노동조건                                            

노동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와 경총 
공격 대상 

교섭 사회적 협의 

노사정교섭 

노정교섭 

국가노사교섭 국가수준 

초기업노사교섭 
산업/업종/직
종/지역 

기업+패턴교섭 

이해 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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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이슈: 전략적 능력의 부족  

1. 노조 내부 물적, 인적 자원 배분 

2. 사용자 저항 

3. 법 제도적 제약 

 

1. 노동자 사이의 갈등 

2.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3.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갈등  

 

 

조직화 이슈 조정 이슈 

전략적 능력의 미흡 

1. 자원 동원 및 창출 능력 

2. 의제 형성-관철 능력 

3. 조정 능력과 리더십 

4. 총괄 및 운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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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진방(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병유 교수의 발제문에 등장하는 용어 ‘2차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지난 20여 년 간의 한국경
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립형 산업화와 동아시아 분업구조와의 연계를 그 내용으로 포
함한다. 그리고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그 결과로 설명한다. 동시에 전병
유 교수는 ‘이중화(dualization)’라는 개념을 빌어 한국경제를 규정하는데, 그것과 양극화의 차
이로서 정치 과정의 개입을 강조한다. 이때 ‘정치’는 ‘사회적 보호 규제’의 정치와 ‘노동시장 
규제’의 정치를 포함한다. 전병유 교수의 이러한 규정과 설명에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조립형 산업화를 포함하는 2차 수출주도 성장체제가 과연 필연적으로 또는 불가피
하게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전병유 교
수는 ‘이중화’를 말하면서 정치 과정을 함께 강조한다. 그 정치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
석이 양극화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요하며, 그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양극화를 해소하고 해체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전병유 교수는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폐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부
인하면서 그 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데, 핵심은 공유자산 창출과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상호연계 강화다. 이 전략은 참여정부가 채택했던 것과 비교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
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전병유 교수의 발제문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에 대해 말하면, ‘연기금의 주
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제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은 주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듯하다. 만약 발제자의 제
안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이익과 배치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익 또는 국민의 이익
을 위해 주주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실질적 결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전병유 교수의 발제문에서 눈에 띄는 문구를 하나 더 인용하면, ‘재벌개혁(공정거래, 노동분
배율 제고)’이 이중화에 대한 대응으로 언급된다. 공정거래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
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공정거래를 재벌개혁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동분배율 제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기업지배
구조 개선에 있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재벌’은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문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내유보금’과 연
결해서다. 이미 거듭 지적되었듯이,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재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 그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위한 자금은 사내유보를 통해 조달될 수도 있고 주식과 회사채 발행 또는 차입을 통해
서 조달될 수도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를 비교하면서 분석 또는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김유선 위원이 인용하는 통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기업이 738만 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43.3%다. 이 사실의 함의는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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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부와 대기업 부문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마도 실현이 가장 어려운 것은 초기업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일 텐데, 이것은 전
병유 교수가 말하는 연대임금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전병유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
을 연대임금전략으로 앞세운다. 정책이든 법규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결단이 선행되지 않고서
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KCGG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제8회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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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성장체제의 전환 토론문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동시장 및 경제구조의 ‘이중구조화’ 현상은 한국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의 방향을 결정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노동시장 및 경제의 이중구조화의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적 함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사회복지 수혜의 양극화 : 김유선박사의 발제문에서 보듯이 노동
시장의 ‘내부자’ insiders는 기업복지+사회보험의 혜택 집중화, 반면 노동시장 외부자 
outsiders 는 기업복지와 사회보험 모두에서 배제되는 현상(여러 증거 : 경제활동인구 중 
600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25%, 비정규직등의 퇴직금, 고용보
험 배제). 이는 한국의 중심적인 복지제도인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수직적 재분배(로빈훗 기
능) 기능과 수평적 재분배(돼지저금통 기능)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사회보험이 사회
통합의 기제가 아닌 계층화를 강화하는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 경향이 반전되지 않으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수혜자가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양극
화되어 노동시장 내부자만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혜택을 독식하는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에 
중산층의 삶의 욕구가 공공복지가 아닌 시장과 기업의 복지공급에 의존하는 영미형 복지국
가가 결합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효과가 발생되지 않은 가장 비효율적인 복지국가(“남부
유럽형 복지국가+영미형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1)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반전시키기도 힘들지만(소득분배 악화가 조세와 복
지 확대로 인한 완화 효과보다 더 빨리 진행) 막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재원조달이 
필요하고(가령 국민연금의 연금 크레딧 대폭 확대) 여러 가지 왜곡효과 발생될 가능성이 높
음 (노동시장의 왜곡 등). 즉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의 획기적 반전이 어려울 경우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혜택의 
전제가 보험료 납부 여부가 되는 사회보험 기능 강화 포기 (예, 고용보험 급여수준 및 수급 
기간 연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포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포기). 왜냐하면 사회보
험의 보장성 강화는 내부자/외부자 격차를 더 키우기 때문.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의 격차 완화를 위해 일반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
식으로 복지제도 개편(예, 기초연금 강화, 실업부조 강화, 의료부조 강화 등. 기본소득도 한 

1) 김연명,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사연
구』, Vol. 36,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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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대안). 그러나 이 방향은 한국의 복지국가를 영미형 복지국가로 구조화시켜 노동시장 
내부자(중산층)는 시장에서 복지를 구매하거나 (개인연금, 기업연금). 자가복지를 강화해야 
하고(저축과 부동산 투자), 노동시장 외부자는 기초적인 부분만 공공복지를 통해 생활. 이것
은 결국 계층간의 불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동원’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이 방
향이 진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인가? 

□ 결국 노동시장 내부자를 위한 복지제도의 보장성을 지금보다 강화하되(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기초생활의 보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 
방향도, 그리고 위의 기초생활을 강화하는 방향도 모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수직
적 재분배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음(!).

2. 대안적 경제체제와 복지정책의 함의 

□ 소득주도성장과 복지정책 : 복지정책은 일종의 사회적 임금 social wage 이기 때문에 복
지정책을 통해 재분배되는 양이 많을수록 수요 유지 기능이 큼 (이를 경제학에서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라고도 표현). 즉,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의 양이 많아야 하는 동시에(2013년 기준 복지비지출은 GDP 대비 10%) 재분배가 저임금 
혹은 무소득으로 소비기능이 약한 계층에게도 포괄적으로 분배되어야 함. 

□복지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는 직접 소비가 가능한 연금과 실업
급여 등 현금이전지출임. 우리 나라는 두 급여의 절대 양이 너무 부족하여 수요유지 기능이 
거의 없음(2015년 기준 기초연금지출액 10조, 국민연금지출액 15조 정도 추산). 특히 연금
으로 지출되는 지출의 크기와 계층간 배분이 수요유지에 중요함. 

-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다른 국가의 절반수
준에도 못 미치나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어남. 2040년에 노인인구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10%가 많으나 연금지출액은 5.8%로 거의 절반 수준임. 연금을 통한 노인들의 소비 기능(내
수 유지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연금지출을 비용이 아닌 내수 유지기능으로 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표 1> 한국공적연금 지출액의 GDP 대비율의 장기재정 전망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한국
공적연금 지출액 1.2 1.8 2.2 3.9 5.8 7.7 8.9

65세 이상 인구비 11.0 - 15.7 24.3 32.3 37.4 -

OECD 28 
개국

공적연금지출비 9.3 9.5 9.8 10.6 11.2 11.7 -　
65세 이상 인구비 14.7 - 18.0 21.4 23.9 25.3 -

EU27 개국
공적연금지출비 10.8 10.9 11.1 11.9 12.6 13.1 13.2

65세 이상 인구비 17.5 20.3 20.3 23.8 27.0 28.7 -
비고: 한국의 공적연금액은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제외된 수치. 
자료: 연금지출은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인구는 OECD Factboo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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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를 보면 매우 극단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2050년에 노인인구는 1천 799만명으
로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하며, 18세-64세 인구는 2천 425만명임. 그런데 18-64세 인
구중 학생, 조기은퇴자 등 비소득자를 제외하면 노인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같은 규모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2050년에 소비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인구
가 같은 규모가 되는데 노인인구의 연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대폭적인 소비위축이 발생되어 
경제순환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2007년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개혁과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앞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게 됨2). 이는 
소비를 담당하는 규모가 비슷한 두 주체 중의 한 주체인 노인세대의 소득이 모두 최저생계
비수준이 되어 소비를 통한 경제순환 기능이 지극히 약화되는 것을 의미함.  

<표 2> 장래 노인인구의 변동과 노인부양비 (2015-2080)

인구 구성비 노인
부양비

(나)/(가)계 18세미만 18-64세
(가)

65세이상
(나)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2015 50,617 8,886 35,107 6,624 17.6 69.4 13.1 18.9
2020 51,435 8,159 35,193 8,084 15.9 68.4 15.7 23.0
2030 52,160 7,899 31,570 12,691 15.1 60.5 24.3 40.2
2040 51,091 7,015 27,575 16,501 13.7 54.0 32.3 59.8

2050 48,121 5,875 24,255 17,991 12.2 50.4 37.4 74.2
2060 43,959 5,382 20,956 17,622 12.2 47.7 40.1 84.1
2070 39,628 4,931 18,281 16,416 12.4 46.1 41.4 89.8
2080 35,232 4,230 16,640 14,362 12.0 47.2 40.8 86.3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p.62에서 재구성 

□ 정준호·전병유의 발제문에서는 대안적 생산체제에서 “공유자산”의 활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에서 대표적인 것이 GDP의 34%(약 500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50조
원 이상이 적립되는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문제임. 복지전공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
회의 대규모 공유자산인 ‘국민연금기금’ 의 진보적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3) 진
전되지 않고 있음. 한국 사회의 대안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있어왔는
데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 

 1)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활용 : 국민연금기금을 특별채권 발행 형식으로 공공인프라 구
축에 투자(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보육 및 양로시설, 공공병원 확충). 이 제안은 출산율 제
고, 과도한 주거비 완화, 복지비용의 합리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 

 2) 공공복지 인프라의 확대와 공공부문 고용의 대량 창출 : 공공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량 고용이 가능해지면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음. 

 3) 국민연금기금을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 물론 투자의 방식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2) 김재호·전승훈·최장훈·이선희. 2014. 『초고령 사회와 노후 소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연명 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 인간과 복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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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의 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문제는 이 
방식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하다고 해도 바람직한 것인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
병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

□ 개방경제와 복지정책의 의미 : 한국은 유례가 드문 개방경제체제를 구축했으며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불가능함. 최고 수준의 복지체제를 만든 북유럽 국가는 모두 개방국가
이며(소위 small open economy) 보편적 복지정책은 개방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인
으로 많이 언급됨. 따라서 대안체제를 논의할 때는 한국 경제의 개방성과 복지정책의 구축 
문제를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음. 

 



 

토     론     문

이  상  호│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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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관련 코멘트

□ 노사정위원회의 ‘정치화’와 ‘형해화’에 대하여 

- 박근혜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세부정책의 문제점은 물론, 이후 한
국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9월 15일 노사정 ‘합의(?)’라는 공식적 선언으로 포장함으로써 절차적 명분은 물
론, 정치적 효과를 최대화시키는데 성공

- 노사정 합의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야권
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정부, 재벌과 한국노총의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
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사정 합의안으로 대표되는 5대 입법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물론, 지난 1년 간 전개된 
노사민정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정책협의 거버넌스의 구성, 체계, 의
제화, 협의기제 및 결정과정,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재촉발시키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위원회 작동메카니즘을 각 시기 및 의제별로 역추적하고,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의 이해형성, 이해조정, 합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협의기구의 ‘정치화’를 재평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대화의 ‘형해화’를 문제제기해야 할 상황

□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

-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하 노동개혁)이 결국 박근혜‘표’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자화자
찬을 하면서 공식화한 ‘노동개혁’합의안이 진정 노동조합, 사용자와 정부의 대타협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증폭. 합의가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대
표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합의는 사실상 한국노총의 팔을 비
틀어서 반강제적으로 만들어낸 항복문서에 불과. 

- 한편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시종일관 선전하고 있는 노사
정 합의안의 내용은 노동법 개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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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채
용을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제공하고 사용자
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청년대표자가 참가하는 청
년고용촉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만듬.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규제완화 및 차별시정제
도의 개선안을 노사합의로 마련하고 이를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에 반영토록 함. 그리고 가
장 큰 쟁점이 되었던 일반해고 도입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 후에 확정한다고 밝힘. 마지
막으로 3대 현안인 통상임금의 현실화,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정년연장
의 연착륙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문화.

- 아래의 표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표1> 노사정 합의문 요약

출처: 배규식 외, 2015, 4쪽 인용.

- 하지만 합의문의 문구는 그냥 보도용 선전물에 불과한 것이 곧 드러남. 정부 스스로가 합의
문의 취지에 반하는 독단적 밀어붙이기를 행함으로써, 노사정의 약속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
으로 만듬.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 9월 14일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조율하고, 9월 16일 새누리당은 의총을 열어 노동개
혁 5대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 발의.

- 그러나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음. 이 법률개정안
은 노사정 합의에서 추후 논의 과제로 제기하였던 내용, 그리고 노사정간 논의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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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까지 포함됨으로써, 한국노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

- 아래의 표 내용은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정부 협의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2>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합의문과 새누리당 개정법안 비교

출처: 배규식 외, 2015, 50쪽 인용.

- 이러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한국노총은 9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의 5
대 입법안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노사정 합의문에는 분명히 기간제·파견근
로자 등과 관련해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라
고 되어있다고 강조. 

-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계획
대로 10월에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산하에 전문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비정규직 관
련 2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
려고 노력. 

-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기국회 일정 및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을 언급하면서 사
실상 개악안을 몰아붙이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11월 16일까지 비정규직 관
련 법개정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확인가능. 전
문가그룹에게 위임된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안 논의는 수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내
부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 이후 전문가위원회는 합의안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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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노사 각각의 입장을 나열한 일종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제한
한다고 밝히지만, 실제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이러한 의견서 내용 조차 사실상 정
부안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10월 중순 국정화 교과서 고시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가동중지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를 

11월 9일에 정상화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
대 노동법 개악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11월 내내 계속 되었지만, 환노위 야당의원
들의 선방으로 개악법안 법안소위에서 조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정기국회의 일정이 12월 9일까지이지만,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
서 지난 3일 관광진흥법 상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노동법 개악안이 본회의
에 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할 상황.  

- 이와 같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 형성과
정을 거치지만,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형식적 논의만
을 거친 꼴. 이러한 사회적 대화방식을 통해 정부가 추구한 목적은 이해관계자 간 정책협의 
및 결정과정이라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5대 노동법 개악안의 내용과 문제점 비판

- 실제로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노동조건의 악화와 비정규직의 전면화”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근로기준법」개정안(김무성 대표발의)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개악이 주
요 내용.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보다 더 
후퇴된 수준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현행 장시간 노동체제를 묵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 한마디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화”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음. 

- 둘째, 「고용보험법」개정안(김무성 대표발의)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는 대신 수급자의 
자격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 이렇게 되면 정규직노동자가 대부분인 장기가입자
는 떡고물이라도 맛 볼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청년, 단기계약
직과 취약계층 노동자 등 비정규직들은 실업급여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아예 
사각지대로 내몰릴 처지에 놓임. 

- 셋째, 「산업재해보상법」개정안(원유철 대표발의)은 노동자의 중과실에 대한 산재보험의 급여
제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정률보상을 하는 산재보험법의 근
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음. 

-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개정안은 두 가지인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개정안(이인제의원 대표발의)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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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인제의원 대표발의)은 55세 이상 고령자, 수백 개 직종
의 전문직, 금형․ 주조․ 용접 등과 같은 뿌리산업 및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을 확
대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 이러한 비정규직 개악안은 당초 정부가 준비했던 비정규직 대책 
중 다소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차별신청 대리권, 기간제 노동자에 대
한 퇴직급여 적용 등의 내용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

- 아래의 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5대 개악안임.

<표3> 새누리당 노동법 5대 개악안

      출처: 배규식 외, 2015, 44쪽 인용.

- 한편 이러한 노동법 개악안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사용자들이 고용조정
은 물론, 노동조건의 변동 시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
었다는 사실. 혹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관련되어 법 개
정이 아니라, 행정지침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임. 오히려 지금도 함부로 활용되고 있는 해고 위협이 이제
는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더 손쉬워질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
는 수많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보호 조차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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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개혁세력의 대응에 대한 성찰과 반성

- 9·15 노사정 합의안의 화려한 ‘문구’는 사라지고 노동법 ‘개악’이라는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
로 드러낸 새누리당의 5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 이후 
전개되는 상황변수와 여야 및 이해관계자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소위 ‘노동시장선진화 5대 
법안’이 어떻게 변형될지, 더 나아가 통과여부에 대해 속단하기는 힘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진보개혁세력의 대응은 ‘방어’ 
전선에서 조차 사실상 ‘패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책의제형
성과정에서 노동계의 한축인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국면의 핵심
이슈를 선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노동시간단축 등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음. 노동계의 또 한 축인 민주노총은 공
공기관의 정상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관성적 투쟁지침에 안주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언론홍보전략회의’를 가동시키고 ‘노동개혁이 청년일자
리입니다’라는 광고카피를 만들어낼 만큼 체계적 준비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노동개혁
을 추진.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연장의 부정적 효과와 
청년실업의 심각한 실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설득하면서 여론지형을 정부에게 유
리하도록 만드는데도 성공.

-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응은 사실상 무방비 그 자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
금개혁 논란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의 국회차원의 사회적 협의가 얼마나 큰 후방효과
를 발휘하는지를 실감한 야당 등 진보개혁정치세력은 노동개혁의 화두에 대한 부담감은 상
당히 클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노동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개입은 한
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파기한 2015년 4월 중순 이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화 파탄선언 이후에도 노동계의 집회 및 농성 등 투쟁양상은 겉
으로 전개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6-7월을 거치면서도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 더 나아가 노동‘개혁(?)’ 대항전선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집행부에 대한 새누리당과 친정부 노동세력의 전방위적 압박은 가열되고, 박근혜 정부의 노
동계 출신 인사들에 의해서 김동만 지도부에 대한 유혹과 협박전술이 동시에 전개된 것으로 
보임. 반면 새정연을 비롯한 야당 또한 ‘경제정의·노동특위’등을 통해 일정한 개입전략을 구
사하지만, 상당히 속도가 늦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 만큼 진정성있는 자원
투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론, 진보개혁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노동개혁이냐, 아니면 재벌개혁
이냐’라는 일종의 ‘프레임’논란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풍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대항전
선을 흐트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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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있어 재벌체제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 하지만 비정규직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방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벌대기업의 
반고용적 행태로 대부분 환원하는 논리는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움. 대중들은 노
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 이면에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한 원하청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설명변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임. 늦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의 ‘허구적’ 노동개혁
에 대한 적극적 대항담론은 ‘진정한’노동개혁의 상과 로드맵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함.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물론, 진보개혁세력의 다수는 노동개혁에 대한 대응을, 
더 나아가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을 ‘반’박근혜 전선의 일부로 인식하고 대응함으로써, 사
실상 여론지형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패배하고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 초래. 실제로 
노사정 합의안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된 노동법 개정안은 대부분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특
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합법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결국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사실상 여론 등 정책효과를 충분히 누린 상황에서 총선 등 다가오는 정치
일정과 이후 전개되는 정국의 흐름을 고려하여 ‘전시’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수를 
노리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주도성과 자신감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거치고 난 후 현재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화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음. 사실상 소위 ‘플랜 B'라고 일컬어지는 정부주도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 노동
계는 물론, 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세력은 사실상 여론전을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기제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

-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개혁(?)’으로 시작해서 노동법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는 
2015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국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구조
적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혁‘프레임’을 선점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사실. 이번 노동개악국면에서 프레임의 설정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한 
상황에서 진보개혁세력은 ‘다른’ 프레임 보다 ‘차별적’ 프레임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 

- 둘째, 현실적 해법은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책임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화와 협의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
동개혁(?)안은 형식적으로 노사정합의(?)를 거치고 공식화되었지만, 그 이후 실행과정은 사
실상 신뢰와 약속 위반이 점철되는 상황이 초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협의, 더 나
아가 노사정위원회의 존립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형국이 발생. 노사
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상화시키고 노동거버넌스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활동, 체계와 구성 등에 대한 전면적 평가와 재구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는 협치기구의 정치화와 형해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
도, 자원 및 전략의 지속적인 피이드백 과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번 노동개혁 논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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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과잉’ 정치화를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재점검해야 할 필
요. 또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형해화과정을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재구성 관련

□ 지난 수십년 간 유지된 한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으로서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문제
점과 한계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 

- 이미 2000년대 후반 이후 조립형 제조업, 추격형 산업화, 국제분업구조 조응, 수출지향/부
채의존적인 성장체제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이는 발표자의 글(4쪽)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중간허리 약화로 인한 불균형, 불공정, 이중화 심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는 현실!, 언제까지? 무엇을 
대비해야 하고 바꾸어야 하는가?   

□ 세 가지 대안적 성장전략에 대한 검토 내용은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기본원칙과 핵심모듈이 잘 보이지 않음.

- 소득주도성장론: 한국에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강조. 수요창출과 생산성향
상의 동반관계, 소득-자산-금융의 연계, 이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등을 주
장하면서 성공사례로 북유럽과 캐나다 정도를 언급. 

---> 여기서 특수한 조건으로 북유럽의 ‘복지’를 언급. 결국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국적 적용은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그랜드플랜’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 과정에서 기
존의 주요 이해관계자(기득권세력)들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는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론(이일영)과 한국형 시장경제론(이영훈)은 산업경제와 시장경제의 복
원론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설명변수는 될 수 있지만,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고까지 평가하기는 힘든 논리들. 동아시아분업론과 시장합리화론 등 기존 논리들의 수정, 
업그레이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세가지 대안적 성장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을 강조, 부품소재, 혁신 등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
지만, 대안적 성장체제의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
되고 있는 ‘고루한’ 시각.

- 이와 관련돤 화두는 결국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동반성장 관계형성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의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전략문제로 귀결. 그러나 사실상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
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보기에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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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는 87년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시도를 했지만, “역사의 경로의존
성에 따른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판단. 그런데 이어서 해리겔(Herrigel)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주체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 산업구조의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만 
‘어떻게’에 대해서 “경제주체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집합적 효율성 창출”을 강조하고 “공유
의 자산과 경험을 축적”하면 가능하다고 주장.  

- 이러한 공유자산이 형성과 공유경험의 축적을 실험하는 장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 그리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공유자산과 경험, 연대소득정책, 
거시경제와 공공투자정책 등을 제시.

□ 성장전략의 재구성을 위한 몇가지 제안에 대한 평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간 분업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중간수준의 연계 강화’
---> 산업네트워크의 핵심주장에 동감하며, ‘산업공유자산’과 ‘집합적 효율성’의 중요성 전적

으로 인정,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기업에 강하게 엮여있는 기존 ‘관리사슬’을 어
떻게 해체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방식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가?

- 대기업의 독점력에 대한 공적 통제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임승차통제 및 약탈행위
에 대한 제제, 사업네트워크 계약, 통합도산법 등을 통한 연성예산제약을 제시. 그리고 협력
과 신뢰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는 공적 기금 활용에서 찾고 있음.  

- 수요측면의 단기-거시전략으로 연대소득정책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업종별 조합(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선택과 집중방안 제시. 의미있는 제안! 임대료 
등 다른 비용요인에 대한 사회적 조절방안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소득주도성장론
의 예측에 부합.

- 공공투자정책은 신산업과 성장동력에 대한 강조 이상이 아닌, 너무 일반적 논리. 차라리 참
여정부시기 유행처럼 사용했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등으로 논리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나을 듯!     

□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할 때 미국진보센터(CAP)의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ty)’, 독일 사민당(SPD)의 ‘좋은 사회(Good Society)’, 그리고 영국 공공정
책연구센터(IPPR)의 ‘더 강한 사회(Stronger Society)'는 대안적 사회경제전략을 고
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여기에서는 ’포용적 성장‘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 자본주의사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회경제전략은 미국의 뉴딜정
책, 유럽의 복지국가, 그리고 클린턴의 ‘사람먼저(putting people first)’ 등을 언급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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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뉴딜정책과 유럽의 사회복지국가 건설이 산업혁명의 과실을 대중 전반이 누릴 수 있
도록 하였듯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번영’을 제기하
고 있는 미국의 진보센터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정책모듈을 제안하고 있음.

① 노동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임금소득의 보장
-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노동자를 합당하게 대우해야 하고 고용확대에 더하여, 일자리가 양질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노동조합의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노종
조합이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수준에 책정되어야 하고 가구의 평균소득 증대를 위하여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함. 또한 증대된 생산성으로 인한 이윤이 노동자
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윤공유와 기업의 공동소유(share-ownership)를 촉진시켜야 함.

②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
- 21세기에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따라서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
은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데 핵심적 조건. 따라서 유아기의 보육 보장 
및 공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 수요자의 금융부담 최소화, 양질의 직업교육 확대 등이 필
요. 

- 선진국들의 직장내 훈련, 혹은 현장교육(OJT)에 있어서는 차별성 존재. 노사관계가 원만한 
국가에서는 OJT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OJT에 있어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 즉 기업들이 OJT를 이수한 종업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 때
문에 애초부터 OJT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교육
훈련 및 숙련향상기관을 창설하여 직업훈련 등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야함.

③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산업 집적지의 지원 강화
- 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인 도시 혹은 지역은 

대체로 높은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소득을 제공. 비슷한 
유형의 산업과 인적자본이 일정한 공간에 집중되면 응집효과(agglomeration effects)가 매
우 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시 혹은 지역에서 종합적인 정책연
계를 시도할 필요.

④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전망 부여 
- 기업이 공익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자기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교적 큰 이윤을 창
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을 적극적인 투자로 재투입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업들이 
생산적인 자본투자 및 장기 이윤창출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하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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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러한 장기주의는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예를 
들어 탄소배출에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는 인프
라에 대한 투자도 촉진해야 함. 인프라 투자는 지속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됨. 

⑤ 글로벌 경제의 조절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
- 한 사회의 포용적 번영을 위해서는 상호공존의 국제공조가 필수적.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와 회의에 참석하여 거시적 경제 공조 및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방안을 공유해야 함. 특히 금융불안, 이민 및 난민, 국외 탈세 등의 문제는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긴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음.




